
보도설명자료
보도시점 2023. 5. 26.(금)   배포 즉시

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
숙식비 기준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해 
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5.26.(금) 연합뉴스, “노동부 “외국인근로자만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려워””, 

경향신문(인터넷), “노동부, ‘이주노동자 생종권 보장’ 인권위 권고에 “숙식비 
선공제 금지 어렵다””, 한겨레(인터넷), “고용부, 이주노동자 주거대책 마련키로 
...인권위 권고 수용” 기사 등 

2. 설명내용
□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*에 대해 

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는 경우 내·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
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,

     *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,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
하도록 한 「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」은 폐지

  
 ㅇ 숙식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

방향으로 지침을 정비하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개선의견을 제출하였음
  
□ 아울러,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부터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 마련을 

위한 TF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, 논의가 마무리되는 
대로 지침 개정 등 조치할 계획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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